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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E T필름 반덤핑 제소의 의미

중국이 한국산 P E T필름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고 한다. 중국이 3 - 4년전부터 한국산 합성수지 및

합성원료를 대상으로 반덤핑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반덤핑

공세를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.

중국 화학산업계는 1 9 9 4년 한국으로부터 소다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은 이후 1 9 9 0년대 중반부터

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,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

세 부과 1회 연장 및 공업용 인산 반덤핑 판정이 겹치면서 감정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.

더군다나 1 9 9 0년대초 한국산 합성수지의 저가유입으로 큰 혜택을 보았으나 1 9 9 4년 한국 석유화학기

업들이 수출가격을 담합하면서 인위적인 가격인상에 크게 반발한 바 있고, 그 뒤부터는 한국 석유화

학기업들의 정기보수 및 출하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조짐이 보이면 수입을 중

단 또는 감축하면서 대응해 왔다.

중국의 화학제품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

나, 한국기업들의 장난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

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

이다. 1999년 들어 한국 및 일본 석유화학기업

들이 크래커 및 합성수지 정기보수를 4 - 6월에

집중시키면서 수급타이트를 유도하자 수입중

단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한 것이 잘

증명해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특히, 중국은 1 9 9 6년 반덤핑 제도를 공식 채택

한 이후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반덤

핑으로 제소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

할 것이다. Yangzi Chemical Fibre가 1 9 9 7년 한

국산 P T A를 반덤핑으로 제소할 것을 검토는

했으나 중국 당국의 제지로 실행하지는 않았

었다.

즉, PE를 비롯 PP, PVC 등 폴리올레핀 자급률이 높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수급 및 가격을

뒤흔들고 있는 한국 석유화학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전격적으로 한국산 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공

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. 중국은 1 9 9 7 - 9 8년 한국산 P P를 반덤핑으로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표

명한 바는 있으나 역시 실행하지는 않았다.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2 0 0 0년에 실행에 옮길 것으로

예상되고 있다.

또 중국의 P E T필름 반덤핑 공세에는 D u P o n t의 합작기업이 선봉에 섰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

있을 것이다. 미국 화학기업들은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호황을 바탕으로 수급타이트 및 가격강세를

유지하고 있으나, 1997년 중반 I M F사태 이후 동아시아산 화학제품 유입으로 수익성이 큰 타격을 받

고 있기 때문이다.

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화학산업 선진국들의 아시아 견제심리에 중국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

된다면 한국 화학산업으로서는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. 물론 현 상태에서는 미국 및 유럽과

의 연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되나 주의를 요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.

E U의 제1 6차 반덤핑·상계관세 연례보고서에 따르면, 1997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E U로부터 8건의

반덤핑 규제를 받아 중국 3 2건, 러시아 1 4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. 타이 8건, 폴란드 7건, 일

본 6건, 말레이지아 6건 순이다. EU의 수입규제 대상에 중국, 한국, 일본, 대만은 주요 표적이 되고

있다.

한국 화학산업,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중국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, 그리고 동남아의 석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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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 자급률 제고 및 공급과잉에 따라 북미 및 유럽지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

할 것이다. 한국산 합성수지 수출의 50% 안팎이 중국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

것이다.

중국은 한국과 상업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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